
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주요과제

1 금전적 책임성 강화 2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3 민생경제 부담 완화

▪(대규모유통업법) A 대형마트가 자사 
납품업자의 B 대형마트 납품계획에 대해 
매장 철수 압박 등으로 B 대형마트와의 
거래를 방해한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2년, 벌금 최대1.5억원
  * 즉시 형벌 + 시정명령 + 과징금 병과 가능

  → (개선안) ‘즉시 형벌’은 폐지하고, 
시정명령·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
미이행시만 처벌(정액과징금 5억→50억원 상향)

▪(관광진흥법)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법인 
F가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테마파크업
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1천만원

  → (개선안) ‘즉시 형벌’은 폐지하고, 
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

▪(자동차관리법) 승합차 소유자 J가 튜닝
승인을 받아 캠핑카 개조작업을 완료한 
후 튜닝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

 ▸(현재) 벌금 최대1백만원
  → (개선안) 형벌 폐지 + 

과태료 전환(최대1백만원)

▪(동물보호법) 애견미용실 업주 K씨가 
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후 동물미용업 
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1천만원

  → (개선안) 형벌 폐지

▪(대리점법) 자동차용품 제조사 C가 
대리점별 마진율 파악을 위해 대리점으로 
하여금 카센터 거래내역을 본사 전산망에 
입력하도록 강제한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2년, 벌금 최대1.5억원
  * 즉시 형벌 + 시정명령 + 과징금 병과 가능

  → (개선안) ‘즉시 형벌’은 폐지하고, 
시정명령·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
미이행시만 처벌(정액과징금 5억→50억원 상향)

▪(대기환경보전법) 자동차제작자 G社가 
판매실적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
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법정 
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

 ▸(현재) 벌금 최대3백만원
  → (개선안) 형벌 폐지 +

과태료 전환(최대3백만원)
  * 단, 거짓자료 제출시 기존 형벌 유지

▪(자연공원법) 국립공원을 등산하던 L씨가 
등산 중 뜨거운 라면국물을 나무뿌리에 
부어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1천만원

  → (개선안) 징역형 폐지

▪(하도급법) 건설사 D社가 발주자로부터 
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을 
맺은 중소 시공업체 E社에 선급금을 
지급하지 않은 경우

 ▸(현재) 벌금 최대하도급 대금의 2배
  * 즉시 형벌 + 시정명령 + 과징금 병과 가능

  → (개선안) ‘즉시 형벌’은 폐지하고, 
시정명령·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
미이행시만 처벌(정액과징금 20억→50억원 상향)

▪(전파법) 중소기업 H社가 무선방위측정
장치보호구역 내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
있는 공장시설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
승인없이 증축한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1천만원
  → (개선안) ‘즉시 형벌’은 폐지하고, 

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

▪(무인도서법) 개발가능무인도* 소유자 
M이 시·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
받지 않고 무인도에 펜션을 건축한 경우

  * 절대보전·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와 달리 
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1천만원
  → (개선안) 형벌 폐지 + 과태료 전환(최대1천만원)▪(위치정보법) E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

기지국 접속 기록(위치정보)에 대한 접근 
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에서 
조회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2천만원
  → (개선안) 형벌은 폐지하되, 과징금 한도 

상향(정액과징금 4억 → 20억원 등)

▪(자본시장법)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
기업 I社가 상호명에 ‘금융투자’ 단어를 
포함한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3천만원

  → (개선안) 형벌 폐지 +
과태료 전환(최대3천만원)

▪(식품위생법) 음료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
N이 대표자를 변경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
영업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
 ▸(현재) 징역 최대5년, 벌금 최대5천만원
  → (개선안) 형량 완화

(징역 최대1년, 벌금 최대1천만원)

※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이미지임


